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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삶의 근간을 둔 소상공인들은 최근의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침체에 따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와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
하여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느껴 문을 닫는 소

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도․소매업을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형유통업의

급속한 확산은 도․소매상권의 매출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자금을 지

원하는 정책이 주류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내지 자생력 확보 보다는 실업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1)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

의 정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의 비효율성이 점증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원기관도 소상공진흥원, 소상공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제
단, 중소기업청 등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져 읍․면단위 기초자치단체 영세 소상공인
에게는 접근이 어려워 자금의 지원대상자도 대도시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 보다는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

역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좋

은 호응을 얻고 있어2)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과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임길상,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행정대학원, 2006, p1.

2) 고창군에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1. 조사(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고창군)를 연

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같이 고창군을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2010도 소상

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으로부터 좋은 호

응을 얻고 있으며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연구범위

  실태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까지 한정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고창군)로 한정지었으나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일부 참조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의 입장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었다.

  2. 자료의 수집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연구(field study)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는 소상공인에 관한 이론 정립을 위해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 



연구보고서, 단행본 및 인터넷 등 각종 문헌을 통한 기술적 조사를 하였다. 
  현지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제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 자치단체

에서 제정한 조례, 규정, 지침, 교육자료, 계획서, 평가자료 등 내부자료 등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각 실무자 및 소상공인과 전화 또는 직접방문

조사함으로서 외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방법

  문헌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주로 이론적 배경의 정립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해석․활용하였다.
  현지조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주로 운영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타 자치단

체의 상호 비교분석을 하는데 유용하게 해석․활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소상공인의 정의 및 특성

  1. 소상공인의 개념적 정의 3)

  일반적으로‘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 지원계획 수립 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정부가 특별히 주목하여

지원할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분류

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범위 설정의 기준은 정책대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내의 경우 소상공인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업종

별 상시 종업원 수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4)

<표 2-1> 소상공인의 범위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10인 미만
50인 미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인 미만
그 외의 업종 10인 미만

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2.01.25.대통령령 23527호, 중소기업청)
3) 윤상용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pp7~8.

4)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희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 8804호)



  따라서 소상공인은 다음의 범주에 있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위 안에 속해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

닌 집단이며, 개인사업 및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기업 형태의 구분 없이, 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근

로자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집단이다.

  2. 소상공인 유사개념 5)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자영업자’는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별개로

종사자 지위에 따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노동자를 의미한다. 정부의 영세자

영업자대책(2005.5.31)을 보면 소상공인 문제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6) 
  선진국은 자영업자를 기업가로 인식하여 자영업자의 문제를 기업가 정신의 진

작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만을 주

로 기업가라고 인식할 뿐 소상공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사업체라는 인식을 가

지는 경향이 크다. 전문직 자영업자부터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까지

자영업자 안에 다양한 계층이 존재해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일관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많다.7)
  따라서 정책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

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체 규모(업종에 따라 상

시근로자 1~4인 또는 1~9인 미만)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유급근로자

없이 자영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사업

을 운영하는 경우를 합하여 지칭하는 사업주이다. 

5) 윤상용 외, “전게논문”, 충남발전연구원, p8.

6) 임금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주. 고용한 사람이 없는 고용주를 ‘자영자’라고 정
의하고,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쳐 ‘자영업주’라고 함. 소상공인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조사에 근거한 개념이고, 자영업자는 사업체 운영자 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
우도 포함된 ‘경제활동인구통계’이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으
로서의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로 표현. 

7)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 노동인구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임



  3. 소상공인의 특성 8)

  소상공인은 전통적인 기업 속성과 현대적인 기업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자본을 출자한 자본가 소유의 개인적 경제기구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은 생계형 창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소상공인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명의

종사자와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

람의 수는 1,000만 명 이상이 된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25.0%에 해당하는 숫자
이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25.0% 이상의 경제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다수 국민의 경제

적·사회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소상공인 창업은 고용창출의 역할이 크다.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 종사자의 43.6%를 고용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
 
   3)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로 활동하고 있어 매우 영세하다.
  소상공인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는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

는 바, 소상공인의 사업체 한 개당 평균 1.92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중 5명 미만

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시업들과는 달리 규모가 영세하

고 생업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치우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8) 이남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pp6~11.



   4)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자금으로 창업을 한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된 총 자본의 규모는 대부분 1억 원 미만

의 소규모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

의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전체의 49.5%이었으며 , 1억 원 미만은 전체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창업자금의 규모는 7천 6백만 원 정도를 가
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열

악한 형태의 소자본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5) 창업자금 조달은 타인자본의 이용도가 높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창업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50.0% 정도는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융기관, 사
금융 등으로 부터 조달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나 창업투

자기관의 투자를 받는 형태는 거의 없다.
 
   6) 업종이 다양하다.
  산업 분류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은 도매·소매업이 전체의 33.4%, 숙박 및

음식업이 22.4%, 제조업이 9.8%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이 9.5 등 업종이 다양하

다. 그 외의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특히 대기업의 주 분야인 제조업

분야보다 비제조업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커짐은 현대산업 형태의 변화와 흐름에 일치하고 있어 관심과 기대가 크다.
 
   7)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개인 기업형이다.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에서 보면, 1~4인 사업체수가 88.3%(2,454,000개)를 차지하
고 있으며, 5~9인이 2.1%(57,766개)를 나타내고 있다. 조직의 형태로는 개인 기업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개인사업체이다. 
그리고 실제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사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형태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8) 종사자가 가족형태를 유지한다.
  종사자 지위별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자영경영주 및 무급가족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상공인은 가족중심의 기업이라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한 가족의 절대적인 소득원이라

는 측면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관

계없이 전체 제조업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가족기업은 오너 경영자가 경

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가족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이 갖고 있

는 문제와 가족기업만의 독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승계문제, 전략문제, 
그리고 가족 자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특성은 이와 같이 다양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소상공인은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중전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경
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중견 및 대기업과의 하청 분업관계에서 부분
품을 생산·조립하거나 생산품의 도·소매 등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시스템의 하

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경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제2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각 국의 사례

  1. 각 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9)

   1) 미국의 사례 
    (1) 소액자금 지원제도 정책방향

  미국에는 약 2,200만개의 중소기업(small business)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특별히 규모가 작은 기업을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small business를 한국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중기업, 소기
업, 소상공업을 모두 포함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small 
business 중에서 특별히 규모가 작은 기업을 나타내는 microbusiness(영세기업)라
는 표현은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건

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9) 이남주,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의대학교경영대학원, 2003.6, pp16~51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나리의 소상공인과 같은 그룹을 별도로 정의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microbusiness(영세기업) 및 소액대출에 대한 제도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
상공인 자금지원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전

체 속에서 특별히 소액대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미국정부가 보는 소액 자금지원(microloan financing)의 목적은 세 가지 측면에

서 그 정책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로서 풀뿌리 자본주의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들의 전략적인 육성정책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갖는 벤처형 창의 정신이 미국 경제에 창의적인 역동성을 부여함으

로써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후생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형평성 있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시각이다.
  이러한 정책방향 중에서도 특히 중시되는 것은 세 번째 사항으로 최소한의 생

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생활비에 해당하는 식품

권(Food Stamp)이나 최저생활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생활보조에 이어 장기적으
로 이러한 극빈층이 자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 극빈층의 긴급소액대

출(express microloan financing)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폭 넓은 시각에서 운
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기구의 참여에 의하여 매우 활발하게 소액대출이 제도

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자금대출보다는 보증에
의한 간접대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보증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자금지원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

가도록 소액분산의 정책적 기조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집중적 육성정책의 기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단계별 자금지원은 최초의 대출

은 $100에서 $5.000에 이르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시작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며 지
원자금의 회수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점차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



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소액대출(microloan)의 규모는 $10.000(1.200만원
산당)이며 최장 6년간의 상환기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대출 상환 시기는 자금
의 종류, 규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최초의 1년 정도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유예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자율도 자금기관에 따라 다양하지

만 대개 기준이자율(prime fate)에 2~3%를 붙이는 정도로 시중이자율 보다는 현격
하게 낮다. 지원하는 대상은 소수의 투기성 제한 업종을 제와하고는 모든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문호가 열렸으며 그 기준으로 $6.000.000이하의 자산규모와 $2.000.000
이하의 연간소득규모를 병행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혜택을 부여
하는 대체적 기준안(alernate standard ruling)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대게 비영리법인이 보통이며 각 기관에
따라 대출자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담보와 같은 물적 보증을 요

구하는 특성이 다르다. 물론,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신용보증이 포함되기도 한다. 
자금지원의 절차는 소규모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청과 소액대출을 취

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
한 사전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은 보증지원의 규모를 할당하며 각 금융기관은 지

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대출약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은 먼저 중소기업청과 자금지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대출보증약정(Loan 
Guarantee Agreement)를 체결한다. 이 약정은 대출기관이 장래 발생할 모든 대출
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이다. 2단계는 특정한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각 요소들을

가중평가하고 적절한 대출기간을 결정한 후, 중소기업청의 보증요청 여부를 결정

한다. 3단계는 대출규모와 성격,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여부에 특정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실시를 통하여 재심결과를 통보한다. 4단계
는 대출기관에게 회송될 두 세트의 상기 심사결과서와 보증신청서를 포함하여 중

소기겁청의 보증신청서류 일체를 자금신청자에게 교부한다. 5단계는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의 대출결정과정을 평가하여 대출 조건을 확정한다. 6단계는 대출기관의

보증신청서(Lender's Application for Guarantee)를 두 세트 작성하여 자금신청서에
게 교부한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두 세트의 보증신청서 중 서명과 일자가 기재된
원본을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또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보고한다.



   2) 일본의 사례

    (1) 소규모기업의 경영개선 자금융자 제도

  현재 소규모기업대책으로서 상공회, 상공회의소가 경영개선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도의 효과가 낮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의욕을 잃는 사태를 야기하는

가능성이 있어 경영개선 보급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저해되는 어려움이 있

다. 본 제도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와 금융의 일체화를 기함으로써 경영

개선 보급 사업을 한층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73년에 제정되었다. 이 제도의 개

요는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자는 최근 1년 이상 동일상공회 등 지역내에서 사업

을 하고 상공회,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원에 의한 경영지도를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 등(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상업, 서비스업의 경우 5
명 이하, 제조업 기타 등은 20인 이하의 기업)으로 상공회,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대출조건은 대출한도액이 550만엔이고, 대출금리는 2.1%이다. 대
출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는 6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4년 이내로 되어 있다. 거
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대출제도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이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함으로서 국민금융공고는 소규모사업

자나 신규 개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한다. 이때 경영지도원은 소규모사업자나 신규

개업자에 대한 지도 및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보고한다.

<그림 1> 일본의 소규모기업 경영개선 자금대출과정 10)

상공회 ․ 상공회의소:심사 → 추  천

↑ ↓

경영지도원:조사 국민금융공사

↑↓ ↓

소기업자 ․ 신규개업자 ← 대출

10) 이남주,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의대학교경영대학원, 2003, p24.



   (2) 소규모기업의 설비자금 제도

  소규모기업의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설비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소

규모기업 설비자금 제도를 설치하여 설비자금 대출사업 및 설비대여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본 제도는 1999년까지 실시하고 있던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제도를 대

대적으로 수정하였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설비도입자금 조

성법에 의해 2000년도부터 새로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출조건은 소규모사업자나 창업자에게 설비자금 대출로서 소요자금의 1/2인
범위 내에서 4,000만 엔까지 대출을 하소 있으며 상환기간 7년 이내에서 무이자

로 대출을 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이나 물적 담보를 필요로 한다. 사업별 대출조

건은 <표 2-2>과 같다. 설비자금 대출사업 및 설비대여사업의 체계는 설비자금대
출 및 설비대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계통에 따라 소규모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다. 대출․대여 신청수속은 각 지방관서의 대출기간에 신청을 하고 서류조사 및

기업진단,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수속방법 등에 대해

서는 각 지방관서 대출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다.
<표 2-2> 일본 소규모기업의 설비자금 대출조건 11)

구 분 설비자금대출사업
설비대여사업

할부사업 리스사업

대상자 소규모사업자(주1) 및 창업자(주2)

대출 ․ 대여
4,000만엔(소요자금의 1/2

(1)창업후 1년 이상의 창업과
대출한도액 6,000만엔

(2)산업활력 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대출한도액

6,000남엔(대출비율 2/3)

6,000만엔
(창업후 1년미만의 창업자는

3,000엔)

이자 무이자

할부손료 : 
3%이하
보증금 : 
10%이하

년 5.3%정도
(세금

보험료포함)
상환기간 7년 이내(공해방지 시설은 12년 이내)
담보보증인 연대보증 또는 물적담보 필요

원칙적으로 보증인 필요
담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11)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과, 2000.5. 이남주, “상게논문”, p 26에서 재인용.



주1 : 소규모사업 등은 다음과 같은 자를 청한다.
 a. 소규모사업자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20인 이하(상업․서비스업은 5인 이하)
 b.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맞을 것
 - 은행 및 정부계 금융기관(국민생활금융공고, 주택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개발진
홍 금융공고 제외)으로부터 차입금장고가 3억엔 이하 일 것

 - 최근 3년간 사업년도의 정상이익이 평균 3.500만엔 이하 일 것
 - 대기업으로부터 출자비율이 단독으로1/3을 넘지 않을 것
주2 : 창업자는 다음과 같은 소규모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1개월 이내에(회사설립의 경우 2개월)창업을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자
 b. 창업후 5년 이내의 자

  3) 대만의 사례

    (1) 소기업 자금지원제도의 정책방향

  대만에서는 현행 헌법상 소기업이라는 용어와 분류는 있으나 소상공업이라는

용어와 독립된 분류는 없다. 대만에서는 현재 기업을 구분함에 있어 199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표2-3> 과 같다.

<표2-3> 한국의 소상공인과 대만의 소기업 분류기준 비교12)

업 종 별 한국의 소상공인 대만의 소기업

제조업․광업․건설업 상시종업원 9인 이하 상시종업원 19인 이하

도소매업외 기타상인 상시종업원 4인 이하 상시종업원 4인 이하

12) 대만중소기업발전조례 제2조, 제3조, 이남주, “상게논문”, p 29에서 재인용.



  대만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는 자유롭고 공

정한 경쟁 환경의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시장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은

1991년 2월에 공표된 ‘중소기업발전조례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협조하고, 중소기업간 상호합작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기업의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부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및 공업국의 주

관하에 운용되는 중소기업 보토체계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보도 체계는

중소기업처가 주관하는 경영관리 ․ 재무융통 ․ 상호합작 ․ 품질향상 ․ 정보관리 지

원체계, 공업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 생산기술 ․ 산업안전 ․ 오염방지 지언체계, 
국제무역국의 주관하에 운용되는 시장개발 및 마케팅지원체계 등 모두 10개의 지
원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처에

의해 운용되는 재무융통지원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금융지원은 각종 금융기

관을 통한 소요자금의 직접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소요

자금의 간접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 융자를 위

한 각종 재무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운영자금)
  대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형성된 재무융통지원체계는 중소
기업은행과 일반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원 주체가 되며, 여기에 중소기업신용보증기
금,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中小企業聯合輔導中心), 각종 은행 및 합작 금고에 설치된
중소기업복무보도중심(中小企業服務輔導中心)등이 주요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의 융자업무는 일반 상업은행 외에 중소기업 전문은

행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1975년 신은행법(新銀行
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공영인 대만중소기업은행과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방의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원천은 각종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자금과
대만은행이 접수하는 우체국 저축, 그리고 행정원 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지금 등

이 있으며, 이밖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융자, 신용합작사 및 농어회

신용부(農漁會 信用部)등의 융자도 부분적으로 자금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증은 1974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본 기금의 설립목적은 한편으로는 발전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물

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

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융자의

위협을 분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융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 있다.
  1972년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7개의 은행 및 합작금고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

연하여 성립된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中小企業聯合輔導中心)에서는 해당은행이나

합작금고에 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협조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이 성립된 초기에는 주로 융자신청 한 중소기업들중에서 경

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진단과

지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본 기구의 주요기

능이었다. 그 후 일반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회계제도가 부실하고 재무지식이

부족한 것이 경영상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기구

의 업무 범위가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건전한 회계제도 도입, 
경영체질 강화 등을 위한 지도 및 협조로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는 크게 융자, 보
증 및 지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본 지원체계의 기능이 상당히 종합적 ․ 체
계적으로 구성 ․ 수행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던 자금융통상의 어

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만에서 중소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융자는 그 성격상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중소기업 경영

개선 및 정책성자금 융자,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청년창업 융자 등이다.



<표2-4> 대만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13)
               (단위 : 대만달러)

성 격 대 상 주요 용도 융자한도 상환기간

일반운전
자금융자

․ 업무 및 재무상태 양호한 자
․ 신용자료 완전구비 가능자

․ 생산과판매에소요되는단기성, 
임시성,계절성운영자금 ․ 1년 영업액의 40% ․ 1년이내

중장기운전
자금융자

․ 최근 3년간 신용 양호자
․ 업무가정상적이고발전잠재력을갖춘자
․ 용도가정상적이고발전잠재력을 갖춘자

․ 중장기성 운전자금
․ 전년도 영업액의
  20%~30%

․ 1년이상
~7년이내

  대만의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운전 자금

융자와 중장기운전자금융자가 있다. 일반운전자금융자는 단기성 ․ 임시성 ․ 계절성
의 운전자금을 말하며, 중장기 운전자금융자는 그 용도가 분명한 중장기성 운전

자금을 의미한다. 이들 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용도, 융자한도, 상환기간 등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소기업이 경영개선 및 정책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만에서는 이것을 중소기업 전안융자(中小企業 傳案融資)라고 한다. 여기서는 환
경오염개선, 노무원가 절감, 공장부지 취득, 경쟁력제고, 투자의욕제고 등을 위한

융자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체계의 틀 안에

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유지원체계는 크게 융자, 보증 및 지도

등 3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들 금융지원체계의 기능들은 매우 종

합적 ․ 체계적으로 구성 ․ 수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자금융통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본 금융지원체계가 운영 면에서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에게는 실제적으

로 큰 해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특징이 직접적인 금융지원 보다는 경영지도나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

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경영상의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수

13) 조병선 ․ 이호, “일본 및 대만의 중소기업시책에 대한 고찰”, 1990, 이남주, “전게논문”, p 34에서 
재인용.



혜의 폭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와 신용보증이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 비

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개선자금이나 정책성

자금은 세분화되어 있고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금

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지나치

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들만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금지원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소상공인에 대

한 지원체계가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여전히 경영지도나 경영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지원시책이 실제적으로 기업의 자생력과 시장경쟁력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직접적으로 지

원하기보다는 경영 지도를 통해 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시장 경제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4) 독일의 사례

    (1) 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독일의중소기업연구원(Institut fur Mittelstandforschung, IFM)은 <표2-5>와같이종업
원 9인 이하, 연간 매출이 100만 마르크 (약 5억원)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독일의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자기자본성 자금융자제도와 ERP-자본참여제도
(ERP-Beteilingugnsprogramm), 장기저리융자시책으로 볼 수 있다.
  자기자본성 자금융자(EKH-Darlehen)제도는 1979년 9월부터 연방정부의 예산에
서 지원되는 이 제도는 기업창업(기업신설 또는 기업인수시 모두 유효)과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하는 융자제도이다. 여기
서‘자기자본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부

차입금이나 만약 부도 또는 기업청산의 경우 다른 제3자 채무를 변제하고 난 다

음에야 정부가 청구권을 갖게 되는 후순위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은 자기자



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ERP-자본참여제도(ERP-Beteilingugnsprogramm)는 "소규모 기술집약적기업에 대
한 자본참여방안(Beteilingugnsprogramm, BTU)" 이라고 하여 특히 기술지향적인
창업기업(우리나라의 벤쳐기업과 유사)과 신생기업을 위한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
램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본투자를 위한 재원은 ERP(European Recovery 
Program)-특별기금을 통해서 마련된다.
장기저리융자시책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ERP자금지원 프로그램 및 독인재건은행(KFW) 
또는 독일조정은행(DTA)의 대출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책이 있다.

<표2-5> 독일의 중소기업 구분기준 14)

구 부 종업원 수 년 매출액

소기업 9인 이하 100만 마르크 미만
중기업 10~499인 100만 ~ 1억 마르크 미만
대기업 500인 이상 1억 마르크 이상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대출뿐만 아니

라 단기운영자금도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ERP-자금지원은 낮은 이자율(현제 연5.5% -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 5
년 거치20년 상환조건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재건은행(KFW)은 개발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이 부지, 건물의 구입, 건물신축, 
기계설비 구입, 연구개발 투자비용, 타 기업의 취득이나 경영자에 의해 기업인수

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융자를 제공한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 1억 마르크

미만인 기업은 투자액의 75%, 매출액이 1억에서 10억 마르크 미만인 기업은 투자
액의 2/3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고 1천만 마르크까지 저리로(1994년4월 현재 연
6%)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독일균제은행(DTA)의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창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창업 후 8
14)  Institut fur Mittelstandforschung, Bonn 1998, 이남주, “전게논문”, p 36에서 재인용.



년 이내인 기업이 지점설치, 제품 확대, 창고증설, 공장구입, 공장이전, 기술개발 등
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2년 거치 10년 상환, 투자소요액의
75%를(여타의 공공자금 지원액과 합하여), 최고200만 마르크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2) 신용보증제도
  독일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요보증제도는 신용보증 액의 규

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바, 신용보증 액이 100만 마르크미만인
경우 신용보증조합(Kreditgarantiegenossenschafr)또는 구동독지역에 새로 설립된
6개의 신용보증은행(Burgschaftsbank)을 통해서, 신용보증 액이 100만~2,000만 마
르크 미만인 경우에는 독인균제은행(DTA)을 통해서, 신용보증 액이2,000만 마르
크 이상인 경우에는 연방 및 주정부의 신용보증위원회(Bundesburgschaften)을 통
해서 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 관례적인 은행 담보나 보증여건을 갖추기 못하였을 경우 보증

액100만 마르크까지는 연방주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 신용보증조합 또는 보

증은행을 통해 보증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단위

신용보증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통상15년(건물 등
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장23년)이다.
  독일의 신용보증조합의 특징은 지역별,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공간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은 연방주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런 지역적인 구성은 한

편으로는 조합원인 상공회의소나 직능조직, 그리고 지역금융기관(특히 저축은행

Sparkassen 또는 협동조합은행 Genossenschaftbanken)이 역시 지역적으로 조직되
어 있는 데서 비롯되며, 다른 면으로는 신용보증조합이 중소규모경제의 촉진기구

로써 특수한 주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지방자치구조를 따

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위 신용보증조합들은 업종에 따라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수공업, 상업, 
조경업 그리고 요식업 등과 같이 조합이 잘 조직된 업종들은 거의 모든 주에서 자

신들의 고유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개개의 신용보증조합들은 조합

규모나 성격이 다양하다. 이러한 지역별, 업종별 세분화된 신용보증조합들로 인하

여 소상공인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방주 단위로 조직된 단위 신용보증조합들의 상부조직으로는 수공업연방 신용

보증조합, 상업연방신용보증조합, 조경업연방신용보증조합과 공업연방신용보증조

합 등 4개의 연방신용보증조합(Bundeskreditgrantiegermeinschaften)이 조직되어있다. 
이 4개의연방신용보증조합과요식업신용보증조합공동위원회(Gemeinschaftsausschussder 
Bundeskreditgemeinschaften)에 대표를 파견한다.
  이 연방신용보증조합 공동위원회는 대외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 행
정부처 또는 경제수석협의회 등에 대하여 모든 신용보증조합의 공통 관심사를 대

변한다.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신용보증 액이2,000만 마르크를 상회할 경우 심의
하게 된다. 연방과 주는 보증부도 시 채무이행의무로 인한 위험을 분담한다.

  5) 영국의 사례

    (1) 소기업 자금지원 제도

  영국에는 종업원 수, 연간매출액, 총자산, 소유지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종업
원 10명 이하를 영세기업으로 분류하며 <표 2-6>과 같다.

<표 2-6> 영국의 영세 중소기업 분류기준 15)

기 준 영세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
종업원 수 10명 50명 250명
연간매출액 - 7milion euros 40milion euros
총 자 산 - 5milion euros 27milion euros
소 유 지분 - 25% 25%
비 고 - 2가지이상 충족

  영국의 소규모 사업 자금 투자 지원제도는 80년대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해 시제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했으며, 90년대에는 이를 더욱 확충했으

나 영국의 벤처산업육성책은 미국과 같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5) 영국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지원시책, 중소기업청, 1998, 이남주, “전게논문”, p 42에서 재인용.



  그러한 제도는 크게 벤처캐피탈 신탁회사 제도, 벤처캐피탈 투자신탁 제도, 주
식매각의 과세 연기제도,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제도, 
보증제도가 있다.
  벤처캐피탈 신탁회사(Venture Capital Trust, VCT)제도는 보험회사, 투자 금융회
사 등이 관리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펀드 회사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개인들

은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enture Capital Investment Trust, VCIT)은 비상장기업에 대
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이다. VCIT투자에 대
해서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이 1,000만 파운드 이하인 비상장주식(대체투자시장의 상장주식도 포함)이다.
  주식매각의 과세 연기제도는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매

각 익을 적격 미공개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매각 익에 대한과세를 연기해 주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연간6,000파운드까지의 주식매각이익에 대해서
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여타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다. 따라서, 고액소득자는 상장주식의 매각익을 일정기간 동안 납세하지 않고 중

소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투자된 미공개기업의 주식이 매각될 때 과세된다.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제도는 중소기업 전용시장으
로 95년 6월에 개설되었다. AIM은 기존의 3부 시장인 Rule 4․2시장에서 발전된

시장으로, 제1부 시장에 비해 상장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단지 사업설명서만 제출

하면 등록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증제도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보가 없어서 일반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

소기업들에게, 은행이나 금융단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인 중소

기업청이 보증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대출 기간은 2년~10년이고 규모는 수청~수십만 파운드 정도이며 2년 이상 사업
이 진행된 사업체는 5만 파운드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출 규

모 중 중소기업청은 대출액의 70%(2년 이상된 사업체는 85%)를 보증하고, 대출
받는 사업채로부터 대출규모의 1.5%(1년)의 수수료를 받지만, 대출이 고정이자율



을 적용 받게 되면 이수수료의 0.5%를 감면해 준다. 이러한 해택을 받기 위해서

는, 연간 총 매출액이 150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은 몇몇 제한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와 각 국의 비교(시사점)

  우리나라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와 외국의 사례비교에 의거한 분석과 평가는 절차, 
담보, 구비서류, 소요시간, 우린나라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의 한계점 5가
지로 다루고자 한다.

   1) 절차의 경우

  절차의 경우 는 미국의 소액담보대출 역시 크게 정부의 지원으로 보증을 위한

심사 및 보증절차의 추진단계와 이러한 보증을 근거로 대출이 일어나는 대출과정

의 두 부분으로 대별된다. 특히 미국의 보증 및 대출절차에 있어 강조되는 것은

투명성과 신속성이라 하겠다. 한국의 경우, 보증심사기관의 심사에 관한 체크리스

트는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적인 내부사항으로 대출신청인이 알 수 없도록 추진

하는 데 비하여 미국은 사전에 공개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대출신청인과 합의 형

식으로 바로 즉석에서 그 결과가 통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출의 투명

성과 신속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대출에 앞서 보증이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각 지

역별 상공회의소나 상공회, 조합 등에 의한 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주관적

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출절차와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본

의 소액대출은 주로 1년 이상의 경영실적과 지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의존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창업 자체

에 초점을 두어 미래지향적인 객관적 체크리스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

이를 갖는다고 하겠다.
  일본식 절차에 있어서 대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기존의 상공회나 조합과

같은 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대출

에 대한 보증대신에 이러한 지역 조합의 추천이 대출의 핵심적 요소이며 국민금



융공고라는 특수목적의 정부산하의 대출기관이 소액대출을 책임진다는 점이 보증

을 위주로 하는 미국이나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일본의 대출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이나 상공회의
소 등 각 지역별 자치단체에 대출추천이나 보증우선심사권을 부여하여 보다 현지

밀착적인 대출절차의 체계정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미국과 같이 보증

및 대출관련에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의 지나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한

공개적인 체크리스트 기법과 같은 투명한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담보 부분

  창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담보 또는 보증과

관련된 재원조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대출을 희망하여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담보를 대신하는 보증지

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미국과 같은 선

진국에서는 담보 없이 대출이 추진된다는 단순한 가정 하에 신용위주의 대출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선진국형 대출은 잘못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의 대출은 과반수이상이 담보 소액대출이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에도 단계별 대출을 통하여 대출상환실적과 경영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대출규모를 늘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지나친 무담보 선호형

대출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대출이 대부분 일회한

의 비교적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형 소

액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미국에서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정부의 보증이 전체 대출금액의 85%선
에서 그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기관의 위험 분담률을 높여 대출의 타당성과 합

리성을 스스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

한 미국의 취지를 이어받아 최근 들어 대출액 대비 보증비율을 조금씩 낮추어가

고 있는 바, 이러한 보증부분의 부족분은 일선 금융기관에서 꺾기 기타의 형태로

대출신청인에게 부분적으로 전가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

저한 사전대비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일본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상공회로부터 6개월간의 경영지도를 받고 소액대출

추천을 받으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해준다. 이러한 무담보 무보증은 그러나 지



역내 조합 등 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사전에 상당한 신뢰기반과 경영실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하면 전인격적인 대출신청인 자체의 신용

도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설비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적, 
인적 담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담보 우선 정책은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대두분의 소상공인은 영

세민 수준의 경우로써 정부의 지원 외에는 독자적인 자금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담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적 전략일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에도 일본의 전인격적인 대출신청인 자신의 오랜 인간성을 통찰할 수 있는 조합

등의 도움을 받거나 미국식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체크리스트 기법을 동원

하여 무보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구비서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하여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구비서류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미국의 간편서류 대출방식(LowDoc Program)도 대출자의 준비서류를 간소화
시켜 3일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대출제도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출서류가 그다지 복잡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한국의 대출서류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필요이상의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

는가 하는 점인데 서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과 연구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의 복잡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에 해당하는 지역내 상공회, 상공회의소나 조합의 경영지도원이 서류준비를 도와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한 점이다.

   4) 소요시간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대출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
수반을 근거로 다양한 대출의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나,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대개

생계형으로 다른 자금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출의 절실한 필요와 위험

의 분산적인 차원에서 소액대출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액대출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의 접수시

점에 검토결과 및 그 기한을 경지함으로써 대출의 신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영지도원이 모든 대출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대출절차

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보증심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소액대출과 관련된 주요한 불만의 원인으로 꼽히

고 있다는 것은 재고를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950여개의 SBDC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 소규모 기업을 지

원하는 상공회나 상공회의소가 전국에 약 3,000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한국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최소한 소상공인지원센터만이

라도 전국적으로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5) 우리나라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의 한계점

  마지막으로 한국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의 한계점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제도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

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다단계 과정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대출과정은 소상공인지

원센터의 추천, 신용보증 기관에서의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 분리

된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용자들로부터 절차가 복잡하고 시

간이 많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특별 신속대출과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경직된 시스템이다. 특별히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LowDoc program(3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처럼 신속하게 자금지원여부
가 결정되는 제도가 없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이 단조롭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금, 설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는 정상적인 대출제도 외에도 소액 단기대출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네 번째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다. 여성 창업자금제도, 장애자 자금지원제도
등이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

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다.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85% 보증)를 가져오면 거의 대출해 준다. 이러한 과정에

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기관에서 업무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도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3절 분석체계

  1. 분석국면 및 변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과정 즉, 준비과정, 집행․운영과정, 사후관리 과정의 3
개 단계로 구분하여 사례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 2-7＞과 같이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준비과정에서는 법령제정, 담당부서의 설치 및 인원확보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운영과정에서는 예산확보, 금융기관과의 협약, 심의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심의확정(자체심의, 금융기관심의), 운전자금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분석하였다.
  사후관리단계(사후관리 과정,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대출형태, 대출이율, 자금회
수, 평가결과의 활용(익년도 반영) 등을 분석하였다.

＜표 2-7＞ 분석 변수
단계(과정) 측 청 변 수 비 고

준비과정 - 법령제정
- 담당부서의 설치 및 인력확보

집행․운영과정

- 예산확보
- 금융기관 선정
- 심의위원 위촉
- 대상자 선정 심의확정(자체심의, 금융기관심의)
- 운전자금 융자
-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과정
- 대출형태 등(분석)
- 자금회수
- 평가결과 활용(다음년도 반영)



  2. 분석의 틀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1항에서 설정, 제시한 분석국면 및 변수를 결합하여

<그림- 2> 와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2> 분 석 모 형

→

↓

준비과정

↓

환류

(feed back)
집행과정 문제점 → 개선방안

↓

사후관리과정



제3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고창군 사례 - 

제1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1. 고창군 사례

   1) 소상공인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고창군 소상공인은 2013년을 기준으로 1~4명 업체가 3,653개 업체에서 6,392명, 
5~9명 업체가 258개 업체에서 1,666명 총 3,911개 업체에서 8,058명이다. 이는 고
창군 인구의 13.4% 16)에 해당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3- 1＞과 같다.

 ＜표 3-1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연도및

읍면별

합 계 1-4명 5-9명 비 고

사업체수 종사자수1)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2　   3,872 7,818 3,641 6,305 231 1,513 　
2013   3,911 8,058 3,653 6,392 258 1,666 　
읍 계    1,885 3,917 1,761 3,118 124 799 　
면 계　    2,026 4,141 1,892 3,274 134 867 　

자 료 : 고창군 기획예산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4.2

   2) 지원내용(지원기준) 
    (1) 지원규모
  2011년 상반기 1,447백만원, 하반기 793백만원 총 2,245백만원 지원 2012년 상
반기 850백만원, 하반기 747백만 총 1,597백만원 지원, 2013년 1,468백만원 지원
총합계 5,310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16) 고창군 인구 : 60,049명, 2013.9.31기준



    (2) 융자대상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와 중소기

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제외대상 업종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에서 매년 선정하는 업종으로 ＜표3-2＞와 같다.

    (4) 지원한도
  융자한도는 1인당 2천만원 이내이며 다자녀(3명이상) 가구는 3천만원까지 융자
가 가능하다.17) 

    (5) 대출금리
  소상공인과 금융기관의 약정 금리이며, 고창군에서 이차보전 4%를 지원한다.

    (6) 지원기간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며, 이차보전 한도는 융

자금액과 동일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융자기간과 동일하다.

    (7) 자금대출
  전북은행,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대출을 실시하였다.

    (8) 신청절차
  융자는 각 읍․면을 통한 접수 후 고창군(민생경제과)에서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
에 통보한다. 

17) 당초 1인당 1천만원,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 이었으나 의회에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표3-2＞ 소상공인 지원 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
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

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

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77,3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9) 신용보증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다.

    (10) 이차보전
  이차보전지원율은 연 4% 이내, 이차보전 지급은 반기별로 지급하고 세부사항

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3) 개선내용
  개선내용은 2011년도 최초 실시후 운영상 들어낸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기년도

에 반영한 내용들인다.
 
    (1) 금융기관 확대

  2011년도 상반기는 금융기관을 전북은행으로 한정했으나 하반기 부터는 농협중
앙회로 확대하였다.
  
    (2) 보증서 발급 확대

  당초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담보제공을 하였으나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많아 고창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협조를 요청하

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발급을 확대하였다.

  2. 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현황 18)

   1) 지원방식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에 따라 다르며, 직접융자, 금융기원과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해당지역의 현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목

적은 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시설, 운전), 시장 재개발사업지원, 지역
특화품목지원 등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8) 윤상용 외, “전게논문”, pp45~50. 재구성



   직접융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직접 융자하는 방식이며, 지
자체는 정책수립, 기금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자금지
원 기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업체로부

터 사업승인 신청접수를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융자 결정 업체를 지자체와

협약한 금융기완에 통보한다. 금융기관은 별도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실행을 하

게 되는 대리대출 지원방식이다.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방식은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존

재, 이는 협조융자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소상공인

에게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소상

공인의 금융비용경감 등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식, 대출 금리는 융자취급 은

행별로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적용하되 자치단체가 1.36%~3.5%의 금리를 보전한다. 
  
   2) 지원사례   
  지자체별 사업유형 및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
울지역은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
영하면서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1~2%p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은 3~4%의 변동금리로 시설자금과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지역은 80억 원의 자금을 약 3%의 변동금리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지원, 
울산지역은 100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면서 2%p를 이차보전, 
대구지역은 총 1,500억 원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골목상점의 경영안정
을 위해 지원하면서 2~3%p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은 시 차원에서의 특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은 없지만, 광주 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2%의 이차보전을

지원, 대전지역은 5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과 2~4%p의 이차보전을 지원, 
경기지역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해 4.3%의 고정금리로 45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

상공인 특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역은 350억원과 2%p의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충남지역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800억원을,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금을 위해 50억원의 자금과 1.75~2.0%p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전북지역은 도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950억원의 정책자금을
변동금리 4.4%(1% 이차보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
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100억원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있으
며,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 경북지
역은 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지
역은 250억 규모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4.1% 금리로 운영, 제주지
역은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 창업, 경쟁력 강과, 경영안정을 위해 운

영하고 있으며, 일반자금의 경우 2.8%, 우선자금의 경우 3.5%의 이차보전을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창군,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이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3-3＞과 같다.

＜표3-3＞ 전라북도내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지역 자금명

규모
(억원) 금리 지원한도 상환기간

전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50 변동금리 4.4%
(1.0% 이차보전)

Ÿ 시설: 7억원/운전: 3억원
  (소상공인 점포개선 5천만원)

시설: 3년거치 5년
운전: 1년거치 2년

정읍시
영세소상공인특례

보증
1 4% 고정금리

(초과분 시보조) § 1천만원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고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 4% 이차보전 Ÿ 2천만원
  (3명이상자녀가구 3천만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순창군 시설개보수
사업 보조금

4 은행협약자금
(4% 이차보전)

Ÿ 보조금 2천만원
 (총사업비의 50% 벙위내), 협약자금 1억 3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13 2% Ÿ 중소기업: 1억
Ÿ 소상공인: 3천 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지원대장 : 제조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소상공인
<각 지역 내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시/군 내 거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각 지역 관청



  3. 소상공인 지원방식 비교 19)

   1) 직접대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이다. 정책자금 지원방

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적정 거래비용을 보전 받고 정부나 지자체가 심

사․선정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만 신용위험부담은 은행이 지게 되므로

은행은 정부나 지자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 고성장 분양 또는 창업기업

등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대한 대리대출 실행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정책자금의 정책적 기능은 약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2) 이차보전
  정책당국이 대상자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을 지정하고 금융회사가 자신의 책임

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재정자금으로 보전해 주

는 방식이다.  
  이차보전 방식은 지자체가 조건을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조건 충족 여부와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하되 이자의 일부분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수단, 
이는 차입자 선정 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시장메커니

즘의 장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차입비용을 낮춰주는 효과, 또한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금

융회사가 대출대상 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지자체가 위

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상당 부

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차입자 선정에 있어 금융회사가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

하고 금융회사가 손실 부담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보

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19) 윤상용 외, “전게논문”, pp52~54.



   3) 간접대출(on-lending) 
  정부나 지자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회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기

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정 정책대상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대출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나 지차체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수단, 이 방식은 민간금융회사의 심사, 집행, 사후관리를 활용하는 간접지원으로

서 시장 친화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자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장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되 미리 선정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출사고의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접대

출 방식의 정책자금과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부도위험이 작은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대출 방식

의 성패는 온렌딩 대출 운용실적 분석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간접대출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4) 신용보증(credit guarantee) 
  신용보증은 정책당국이 설정한 여건에 맞는 차입자 중 대상자를 금융회사가 직

접 선정하고 대출을 실시하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 신용보증은 차입자금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정책당국이 상환을 보

장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수단으로 이는 상환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

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나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원활

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 정책수단이다.

제2절 운영실태 분석

  1. 준비과정 분석
   1) 법령제정(조례, 규칙)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0. 9월 전라북도기초자치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창군
의회에서는 고창군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주



요내용은 ＜부록 – 1＞ 과 같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은 2010.11월 제정하
여 2011.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록 – 2＞ 와 같다.

   2) 담당부서 및 인력확보

  소상공인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담당부서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기존의 지역

경제담당(3명)에서 지역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소상공인 업무를 다른 업

무와 함께 담당(주사보)하고 있다.

  2. 집행 ․ 운영과정 분석

   1) 예산(기금)확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확보는 2011년부터 매년 10억씩 3년간 확보할 수 있
도록 조례로 제정하였다(제3조).
  시행 첫해인 2011년에 본예산 5억 원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10억
원 목표에는 부족하였다. 2012년도에는 본예산 3억 원 추경2억 원을 확보하여 목
표액 10억 원에 못 미치는 5억 원을 확보하였다. 2013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에 10
억 원을 확보하였다. 3년간 목표액 30억 원 중 21억 원으로 70%에 불과하였다.

<표 3-4 >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 목표액 및 조성액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기금조성 목표액 30 10 10 10
기금 조성액 21 6(본예산+추경) 5(본예산+추경) 2(본예산+추경)
차 액 -9억원 -4억원 -5억원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 금융기관 선정 ․ 협약
  고창군에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은 전북은행으로 선정하였

다. 그 이유는 고창군에 소재하는 제1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 두 곳이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고창군 금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자금은 전북은행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은 당초 전북은행 1개 금융기관만 협약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농협중앙회와 기타 은행을 더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 1개 금융기관
에서만 대출을 하는 데는 소상공인들의 불평이 많았다. 따라서 2011년 하반기부

터는 대출기관을 당초 전북은행에서 농협중앙회를 추가로 늘려 소상공인의 불편

을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3) 심의위원 위촉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0. 9월에 『동시행규칙』
은 2010. 11월에 제정하여 2011.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20) 이에 따라 고창군에
서는 2011. 1. 13일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위원구성을 보면 고창군의회의원 2
명, 민간인(은행) 1명, 소상인과 관련 있는 실․과․소장 3명으로 위촉하였으며 부군

수가 위원장이 되었다. 

   4) 대상자 선정 자체심의

  고창군에서는 2011. 1월 공고를 통하여 상반기 179명 하반기 62명을 접수받아
고창군자체심의를 통하여 신청자 모두 적격자로 심의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였

다. 2012년에는 상반기 67명 하반기 46명 총 113명 접수받아 자체심의를 한 결과
20)『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며,『동시행규칙』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되어있다. 



2명의 결격자를 제외하고 모두 적격자로 심의하였다. 자체결격자는 이미 소상공

인 지원센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중인 소상공인 이었다. 21) 2013년도에
는 상반기 61명 하반기 42명 총 103명의 접수자를 모두 적격자로 심의하였다.   

   5) 금융기관 심의

  고창군으로부터 적격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를 받은 후 자체심의를 하였다. 자체심의를 한 결과 적격자는 2011
년 241명중 101명 42%만 적격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하였다. 2011년도에 총
22억 4천만 원이 융자되었다. 대출 불가를 분석해보면 부적격자 140명으로 58%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적격자 50명, 본인취소 42명, 미 접수
47명이나 되었다. 부적격자는 대부분 신용이 불량하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취소 미 접수도 대부분 신용이 불량하여 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

부족 까다로운 구비서류 등으로 취소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소상공인 대부분이 영세업자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

상으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심의 시 구비서류는 신용보증 대출시 신용보증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1통이면 가능하지만 22), 부동산 대출시 23) 인감증명 외 4가지가 더 필요하다. 신
용대출시 24)는 신분증 외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21)『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
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22) 전라북도내 신용보증회사 : 신용보증기금(정읍지점), 전북신용보증재단(전주지점)

23) 부동산 대출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권리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도장

24) 신용대출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 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 지방세 완납증명서(읍
면사무소),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장 현황보고서), 사업
장 임대차 계약서, 소유부동산 현황



＜표3-5＞ 금융기관 적격심사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신 청 적격자 대 출 불 가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부적격 본인취소 미접수 기 타

계 457 11,814 251 5.035 206 81 64 61
2011 241 5,490 101 2,240 140 50 43 47
2012 113 2,555 78(69%) 1,597 35(31%) 13 10 12 2명

자체결격

2013 103 3,129 72(70%) 1,468 31(30%) 18 11 2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012년도 금융기관 자체심의를 보면 113명 신청자중 적격자는 78명(69%) 자체
선정 되었다. 대출 불가 소상공인이 2011년도 58% 하반기 42%, 2012년도 35%로
2013년도 30%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담보제공 등의 요구사항이 소상공인에 알려지면서 융자

가 다소 불리한 자금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금융기관을 통한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표3-6＞ 과 같다
  기금을 전북은행에게 예치하여 기금의 3배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는 협약과는

달리 농협중앙회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통하여 융자조건만

갖추면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를 하였다. 따라서 고창군에서는 기금의 3배보다 더

융자를 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표3-6＞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51 5,310 101 2,245 78 1,597 72 1,68

전북은행 143 3,60 92 2,045 23 445 28 270

농협중앙회 108 2,250 9 200 55 1,152 44 898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7) 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금이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

를 정하여 일정액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몇몇의 기초자치

단체에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며 고
창군에서 유례없이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고창군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창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산업화 시설이 낙후하고
농어업 및 축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으로 2013년 기

준 3,911사업체에서 8,058명이 종사하고 있다. 고창군 인구의 약 13.3%를 차지한다.

＜표3-7＞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금융기관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954 351,619 166 55,310 322 121,091 466 75,218 1명 회수
전북은행 645 238,571 1575 52,422 216 83,875 272 102,274
농협중앙회 309 113,048 - - 106 37,214 194 72,944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소상공인 운전자금지원은 먼저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별로 이자를 산출하여 고

창군으로 요구하면 고창군에서 금융기관에 4%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실
적을 보면 ＜표3-7＞과 같다. 1인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2천만원 융자시 년 80
만원 다자녀인 경우 3천만원 융자시 년 1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기관
과의 협약서를 보면“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1년거치 2년상환)이내로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분할 상환시 총 180만원, 일시상환하고
1년 더 연장할 경우 320만원의 이자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차보전제도는

경영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 사후관리과정 분석
   1) 소상공인 대출형태 분석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형태를 보면 ＜표3-8＞과 같다. 
대출형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서 대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011년도 담보대출 28% 신용대출 23%, 보증서 대출 49%로 상호 비율이 비슷하였
으나 2012년도에는 담보대출 23%, 신용대출 19.3%, 보증서 대출 57.7%로 보증서
대출이 50%를 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보증서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11년도에 많은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 심의에
서 소상공인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표3-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 241명이 신청하였으나 적격자는 101명으로 426%에 불과하였다. 그러
나 2012년도부터는 113명 신청 중 73명 69%, 2013년도에는 103명 신청 중 72명으
로 72%나 되었다. 이 같은 이유는 대출형태가 담보나 신용대출에서 보증서 대출형
태로 옮겨가는 현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3-8＞ 대출형태별 분석 
                                                      (단위 : 명)

연 도 인 원
대 출 형 태

비 고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기관(보증서) 기 타

계 179 46(26%) 38(21%) 95(53%)
2011 101 28(28%) 23(23%) 50(49%)
2012 78(100%) 18(23%) 15(19.3%) 45(57.7%)
2013 72(100%) 13(18%) 18(25%) 41(57%)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 소상공인 대출이율 분석

  소상공인대출이율을분석해보면＜표3-9＞과같다. 2011년도 2~3%미만이 72%, 7%
이상이무려 17%나되었다. 2012년도 및 2013년도는 2~3%미만이 100%를차지하였다. 



  고창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7%이상은 무
려 11%의 이자를 주고 융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높은 이유는 일부소상
공인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

에 없으며 이는 곳 소상공인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
이나 경영개선이 어려운데 운영자금 사용 시 높은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5)
  그러나 2013년부터는 최고 낮은 2~3%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일부 담보능력도 있지만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인 융자를 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아울러 고창군에서도 지역 보증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보증기관에서도

정부의 시책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증서를 과거보다 쉽게 발급해주었

기 때문이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유례없는 이례적인 시책으로 단체장의 공

약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와 담담부서, 금융기관, 보증지원센터도 적극적

으로 지원하였다.
＜표3-9＞ 대출이율 분석

                              (단위 : 명) 

연 도
대 출 이 율

비 고
계 2~3%미만 3~4%미만 4~5%미만 5~6%미만 6~7%미만 7%이상

계 251 223 1 4 4 6 18
2011 101(100%) 73(72%) 1 4 2 3 18(17.8%)
2012 78(100%) 78(100%) - - - - -
2013 72(100%) 72(100%) - - - - -

자료 : 고창군, 내부자료
25) 최초 제시한 금융기관의 이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 대출 : 6.0% → 소상공인 부담 2.0% 
   부동산 담보대출 : 6.0% → 소상공인 부담 2.0%, 신용대출  : 6.5~12%(개인별 차등) → 소상공인 부담 2.5 ~ 8%
   신청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중),사업자등록 증명원,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지방세 완납

증명서 (읍면사무소),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소유부
동산 현황 등이다.



   5) 평가결과의 활용(다음년도 반영)
  소상공인 융자자금은 2011년도 최초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자금회수에 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내규규

정에 따랐으며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인 경우 2014년도에 최초 융자금을 상환하
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을 융자 후 중도에 폐업을 하였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

게 되었다. 2012년도에 1건으로 융자금 2천만원을 상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고창
군에서 이차보전금을 폐업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당초 1개 기관과 협약하였으나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융자혜

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을 2개로 늘렸다.

제3절 문제점

  1. 준비과정상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전담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고창군에서도 소상공인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경제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제도가 신설됨으로서 담당자는 오히려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시설자금 즉 창업자금이고 고창군에서는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영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운

전자금 융자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2. 집행과정상 문제점
  사례에서는 당초 소상공인 운전자금 기금을 3년간 매년 10억 원씩 3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억원만 확보하고 당초목
표액보다 9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금융기관은 당초 전북은행 1개소로 한정지었다.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 30억 원
을 확보하여 전북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융자하기로 했기 때

문이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렴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한정 짖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북은행 외 농협중앙회, 단위농
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거래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고창군에서는 바

로 인지하고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융자기관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

였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더 확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중 의원 2명, 은행 1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민간인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ＸＸ협회장 또는 전

통시장 상인회장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 심의를 하는데

객관성이 다소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융자대상자를 고창군 자체심의에서는 신청자 대부분을 선정 심의하였으나 실제

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최종 권한은 금융기관이다. 아무리 고창군

에서 자체심사를 통하여 모두 적격자로 심의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미제

공, 구비서류 미비, 신용등급 불량 등 자체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신용

보증기관 자치단체간 상호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4%의 이자보전을 통하여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측

면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자금의 운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많다. 소상공인은



이 자금을 통하여 이제 막 숨통이 트이려 하면 다시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융자기간을 장기간 연장하여 소상공인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후관리상 문제점

  사후관리상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대출형태는

대부분 담보, 신용, 보증서 대출로 그 비율이 30~35%로 비슷하였다. 이러한 현상
은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아무리 고창군에

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해도 자금을 융자받기가 어렵다는 예기다. 따라서 신용

보증기관을 통한 융자를 권장하고 상호협약을 통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신

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출이율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2~3%
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4~7%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7%이상인 소상공인도 2011년도에 17.8%나 되었다. 이
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 11%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소상공인 운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하

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낮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시키려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버 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4장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비 단계, 집행 및 운영 단계, 사후관리 단계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

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

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6)
  
  1.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

  소상공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간 실업대책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생계형 소

상공인의 양적 증가를 초래하는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양적 증가는 한정된 시장 내에서 수익성의 악화로 연결됨으로써 그간 침체되어온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한계화를 가속화 시켰다. 따라
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이 기업규모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하나

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의 생명주기(life-cycle) 측면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 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은 노동정책이 아닌 기

업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경쟁력의 유지나 개선이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 정책접근

  소상공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 정책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미하되 시장경제의

경쟁원리 중시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추구라는 지자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

하여 산업정책적 지원은 경쟁력의 유지나 개선이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 정

26) 임길상, : 전게논문, pp 55~57



책접근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기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을 극복하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경쟁
력이 있거나 경쟁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지

속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차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산업조직 정책 차원에서 사업의 애로요인 해소, 협업화 등 사업 환경 개선에 초

점을 둘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부문의 과잉화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증

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생계형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지양하고 소상공인

창업의 질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을 양산하는

지원보다는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창업은 경쟁의 촉진을 통해 시장참여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현상유지형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의 특성

을 갖고 있으므로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창업의 활성

화보다는 소수이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 이후 소상공인이 안정화 단계에 들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공률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한계화 또는 한계화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아닌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

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퇴출을 원활이 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효
율성이 떨어져 한계화 되었거나 한계화의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부문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나아가서는 사업의 정리를 유도하도록 하여

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전환이나 사업정리를 원활이 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 내에서 소상공인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별도의 법제

내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소상공인 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구조

조정을 원활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거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유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사회정책의 대상

으로 편입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 소상공

인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되 한계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전환 ․ 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4.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정책체계 구축
  
  소상공인의 정책은 혁신형 ․ 현상유지형 ․ 한계형 등과 같이 소상공인을 유형화

하고, 이들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정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각각의 유형별로

도 소상공인의 업력 또는 기업가형이냐 생계형이냐에 따라서 정책 프로그램의 다

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소상공인 정책도 필요

하겠으나 성장가능성과 성장단계별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생계형보다는 기업가형의 소상공인을 지원해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므로 생계형의

소상공인은 한계화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5. 기초적인 소상공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구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차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

적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기초 통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의 평가를 강

화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원정책별로 정책내용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개발 ․ 활용하고 중간 실적평가를 통

하여 미흡한 평가를 받은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행을 중단하는 3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평가사업단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별로 제대로 된 지원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 ․ 



판단하도록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및 정책성과 포상제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므
로 상부에서는 총괄지표만 통제하고 정책 전달체계의 최말단 조직이 자율적인 판

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원정책의 투명화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의 현장 밀착화를 위해 각

종 지원정책의 성과와 지원 인력의 후생을 연계하는 이익공유제(profit-sharing) 방
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2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준비과정상 개선방안 

   1) 전담부서 설치  
  소상공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업구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

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은 별도의 과나 담당부서가 있어 전문적인 지원

과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감안 소상공인을 전

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법령제정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사례에서는 “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

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27) 그러나 상기에서 지원하

27)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
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는 자금은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사례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과는 전혀 성

격이 다름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상기 기관에서 지원받는

자금은 저리융자이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에서 지원하

는 융자 및 이차보전금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집행·운영상 개선 방안
   1) 충분한 기금확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당초 30억원 기금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계획

보다 9억 원이 부족한 21억 원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당초 목표의 금액을 확보하

기 위해선 단체장의 관심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담당부서에

서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단체장을 설득하고 의회의

충분한 협조를 구하여 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의 융자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

하여 소상공인에게 그곳에서만 융자를 하세요 라는 식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선

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지역의 금융권은 대도시에 비하여 영세

함으로 지역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과 상호 공존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여러 곳의 금융기관과 상호 협약을 통하

여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상자 심의 시 객관성을 확보(심의위원 다양화)하여야 한다. 
  심의위원 대부분 행정기관에 재직하는 공무원과 의원으로 구성될 경우, 이는
전문성 결여로 심의 시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을 다양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직능별 소상공인대표, 시장 상인회장 등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

켜 객관성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



   4) 운전자금 융자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시켜야 한다.
  지자체에서 융자대상자를 심의선정해도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까다로운 구비서

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도에 융자를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특히 신용대출시

무려 7가지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자체 선
정한 만큼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최대한 구비서류를 완화시켜야 한다. 지역소상공
인이 잘되어야 지역 금융기관도 살아나기 때문에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이 필

요한 것이다. 
  
   5) 신용보증기금의 확보 유치

  담보제공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일정 보증금을 유치하여 이를 담보로 신용보

증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제 이러한

제도는 신용보증기금 유치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관계로 각 지자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증기금 유치금액보다 소상

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예치하면 10~20배
인 10억~2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방법이다.28)
  
   6) 상환기간을 중 ․장기화시켜야 한다. 
  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

이 가는 기간이다. 즉 어느 정도 자금을 융통시켜 안정을 기할 시기쯤 자금을 상

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따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5~10년으로 장기화 하여 소상공인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28) 신용보증센터와 상호협약에 의해 보증금액 확정 : 신용보증센터 실무자 전화상담



  3. 사후관리상 개선 방안

   1) 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담보제공, 신용대출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서 1장이면 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서 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신용 보증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약을 통하여 신용보증서를 확대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자체 / 금융기관 / 신용보증재단 협의체 구성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이율은 소상공인의 담보능력, 신용도 등에 따라 많은 차

이기 난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지자체와 금융 기관간 긴밀한 상

호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지
역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금융기관도 성장유지 할 수 있는 기틀 속에서 상호 공

존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수시로 소상공인의 폐업여부와 타 지역 전출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이차

보전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폐업하거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소상공인에 대

하여는 이차보전지원을 제한하고 융자금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소상

공인센터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결 론

제1절 요 약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체장이 선거

직이 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선거공약과 표를 얻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며 운영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실적(outputs)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한 소상공인들도 다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서 진행된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고창군)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준비과정부터 사후관리
과정 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과정별로 개

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에 관한 기초연구가 미

흡하고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첫째, 준비과정상 문제점으로는 전담부서의 기구(인력) 미설치 및 전문성 부족, 
법제도적 내용의 기반이 빈약하였다.
  둘째, 집행과정상 문제점으로는 기금확보 부족, 대출기관의 제한, 심의위원 전

문성 부족, 대출시 구비서류의 복잡, 상환기간의 단기성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셋째, 사후관리 단계상 문제점으로는 대출시 담보능력 부족,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대출받기가 어렵고,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구

축돼지 않아 정확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내

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실업대책 차원이 아닌 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

  둘째, 경쟁력 유지나 개선이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두는 정책접근

  셋째, 자생력 내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넷째,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정책체계 구축
  다섯째, 기초적인 소상공인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또한 각 단계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준비과정상 개선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법령을 제정비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운영․집행과정상 개선 방안으로는 충분한 기금 확보, 소상공인의 융자 선

택의 폭 확대, 대상자 심의 시 객관성을 확보(심의위원의 다양화), 융자 시 구비

서류의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확보 유치, 상환기간 중․장기화 등을 통하여 소상공

인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상 개선 방안으로는 신용보증 대출 확대, 금융 기관간 긴밀한 상

호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 적용,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결 어

  정부정책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갖는 의미는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중심의 의사결정, 높은 사금융 의존도 등으로 인해 국



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

인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만 일부 지원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이 실업대책 내지 생계안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고용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특별

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이 용이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기 시

작하여 창업을 위주로 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전국에 소상공인지

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잉심화 그리고 수익성 악화라는 문제를 야기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생계형 창업촉진

→ 수익성 악화 → 부실화 → 자금투여 → 과잉심화 및 부실화 등의 악순환에 빠

질 수 도 있다.29)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창업보다는 기존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기초자치단체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실증적인 사례연구와 외국 등의 관련사례 비

교,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의 비교, 그리고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 및 외적 타당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소상공인과 실무자

일선공무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차원의 소상공인 정책지원 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29) 임길상, “전게논문”,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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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고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

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
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③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도마다 1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른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
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

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융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신규대출
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2.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

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청(소상공
인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단, 소상공인 중 다자녀(3명이상) 가구는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절차 및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이차보전 한도는 제10조제1항의 융자금과 동일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제11조의 융자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이자율 중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④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기간과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
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2>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고창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
리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심의․의결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부신청)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 적격자 중에서 필요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금융기관은 반기별로 월 15일(6. 15,  12. 15)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반기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